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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11. 6.

3. 회부연월일: 2024. 11. 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학연금 가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고용보험 도입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의

위험이 낮았고,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업지원의 필

요성이 적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사학연금 가입자 직군의 다양화로 퇴직 교직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67.6%) 또한 높은 실정임. 이러

한 고용환경 변화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실업대책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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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재

원으로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고용보험법」상 구

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제33조,

제48조의2제3항).

나. 구직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구

직급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기타 소득산정방식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

함(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다. 지급된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수급에 협조한 학교기관의 장의 책

임을 규정함(안 제40조제2항,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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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 구직지원금 제도 신설

개정안은「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

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

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

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

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 제48조의

2제3항--------------------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

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

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

금법｣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제33조(급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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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

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다.

-------------------------

-------------------------

-------------------------

---------- 지급하며, 교직원

의 퇴직에 따른 구직활동 지원

을 위해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

를 지급한다.

<신 설> 제33조의4(구직지원금) ① 퇴직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1. 재직기간(제31조제5항의 기간으

로 한다)이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제33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제

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

으로 할 것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퇴직 여부, 재

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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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5(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 ① 교직원 또는 구직지원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지원금

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년

에 도달하였거나, 임용 당시 정

해진 임기의 만료로 퇴직한 사람

2. 교직원 또는 구직지원금 수급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

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

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

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3.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교직원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

하여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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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나. 제2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학교기관의 장의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

유로 퇴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18개월 이내에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연계퇴

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

<신 설> 제33조의6(구직지원금일액 및 수급

기간) ① 구직지원금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

액”이라 한다) 상한액과 구직지원

금일액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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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법」제45조제1항ㆍ제5항 및 제46

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초일

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30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

관은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

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일액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직지원금의 수급기간 및 수급

일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준

용하되,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수

급기간은 12개월의 기간에 공단이

제33조의4제1항의 퇴직을 확인하

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각각 “구직지원금”으로, “직업안정

기관”은 각각 “공단”으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40조”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로, “대기기간”은 각각 “구직지원

금 신청 후 7일이 경과한 날”로,

“이직”은 각각 “퇴직”으로 한다.



- 8 -

현 행 개 정 안

④ 구직지원금은 제33조의4제2항

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기간동안 해당

일수만큼 지급한다.

⑤ 구직지원금은 수급자격자가 수

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취업의

기준 및 신고에 관하여는 「고용

보험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생 략)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

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

는 압류할 수 없다.

② ------------------------

--------------------------

------ 금액(제33조의4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경우에는 지급 전액

으로 한다) ----------------.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ㆍ

② (생 략)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

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

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8

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

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

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

③ ------------------------

-------------------------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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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조급여로 한다.

<신 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

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

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

<신 설> 2. 제33조의4에 따른 구직지원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

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

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

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

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도 또한 같다.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공단에 손해를 끼

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

하지 않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

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

  3.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

법으로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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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 가입자

중 퇴직자 수는 3만 3,282명임.

사학연금 퇴직자를 재직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년 미만 재직자

수가 2만 2,509명으로 전체 퇴직자 수의 67.6%를 차지하는데, 가장 많

은 인원은 대학 등 교직원 1만 4,209명이고, 그 다음은 유치원 교직원

7,925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사학연금 퇴직자 수(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 등1) 특수학교 법인 합계

10년 미만 재직 7,925 337 14,209 18 20 22,509(67.6)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847 185 1,623 20 10 2,685(8.1)

20년 이상 재직 104 3,562 4,295 118 9 8,088(24.3)

합계 8,876 4,084 20,127 156 39 33,282(100.0)

주: 1) ‘대학 등’에는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병원이 포함됨
1. 괄호 안은 전체 퇴직자 수 중 해당 기간의 퇴직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와 관련하여 대학 등 및 유치원 교직원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저

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2023년 기준 121개 유치원과

3개 대학 등이 폐교되는 등 지속적인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퇴

직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폐교 현황
(단위: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유치원 245 205 130 136 121 837

초ㆍ중ㆍ고 4 5 1 0 1 11

대학 등1) 0 1 1 1 3 6

특수학교 2 0 0 0 0 2

법인 0 0 1 2 2 5

합계 251 211 133 139 127 861

주: 1) ‘대학 등’에는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병원이 포함됨
1.「사학연금법」이 적용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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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 등 교직원의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의 72.5%인 24만 2,086명에

이르고 있고,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유치원 교직원 가입자 수도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의 10.0%인 3만 3,252명에 이르고 있어,

초ㆍ중ㆍ고 교직원(16.2%, 5만 4,209명)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사학연금 가입자 수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 구성비2)

유치원
38,776 36,802 34,978 34,001 33,252 10.0 

(△7.4)　 (△5.1) (△5.0) (△2.8) (△2.2)

초ㆍ중ㆍ고
62,113 59,903 58,016 56,275 54,209 16.2 

(△3.8)　 (△3.6) (△3.2) (△3.0) (△3.7) 

대학 등1)　
218,454 226,823 233,023 238,677 242,086 72.5

(4.3)　 (3.8) (2.7) (2.4) (1.4) 

특수학교　
3,563 3,535 3,501 3,466 3,469 1.0 

(△2.6)　 (△0.8) (△1.0) (△1.0) (0.1) 

학교법인　
791 801 804 812 836 0.3 

(△1.2)　 (1.3) (0.4) (1.0) (3.0) 

합계
323,697 327,864 330,322 333,231 333,852 100.0 

(1.1) (1.3) (0.7) (0.9) (0.2) 

주: 1) ‘대학 등’에는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병원이 포함됨

2) 2023 구성비는 2023년도에 전체 가입자 수 중 해당 학교급의 가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임

1.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사학연금 가입자 중 단기간(10년 미

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인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수가 증가하

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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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가 10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은 받

을 수 없으나,1)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는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음2).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책임이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

업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은 폐

교 등 비자발적 사유로 재직 중인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감3) 소관 지역 내 학교로의 전보 등을 통해 교

1)「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

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

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이하 생략)

2)「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

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

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이하 생략)

3)「교육공무원법」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

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

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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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나, 각 학교별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4)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다른 학교로의 전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교직원

으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움.

또한,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공무원과 달

리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별정직공무원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5)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4)「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5)「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

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

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

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

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

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

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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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개정된 「고용보

험법」에 근거한 것임.6)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 상황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교직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 비자발적 사유로 현소속기관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처우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일반근로자

◦ 전보 불가능 ◦ (교육공무원)타학교 등 전보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4호)

◦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가능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

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나,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고용보험법」제37조 등)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

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임.

6)「고용보험법」(법률 제8959호), 2008.3.21. 개정, 2008.9.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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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구직지원금 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안 제33조(급여)에서 교

직원의 퇴직에 따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그 외의 조항에서 ‘① 지급요건, ② 지급액 및 지급기

간, ③ 권리 보호, ④ 재원, 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와 유사한 성격이므

로, 해당 제도와 구직지원금의 각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 구직지원금과 구직급여 비교

구분
구직지원금

(「사학연금법 개정안」)

구직급여

(현행 「고용보험법」)

① 지급요건

안 제33조의4

(구직지원금),

제33조의5

(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

◦ 지급요건

- 퇴직한 교직원 중, 아래 모두 해당

  ㆍ재직기간 6개월 이상

  ㆍ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ㆍ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미해당

  ㆍ적극적 재취업 노력

◦공단에서 퇴직 여부, 재취업 노력 등 확인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한 근로자 중, 아래 모두 해당

  ㆍ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ㆍ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ㆍ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미해당

  ㆍ적극적 재취업 노력

* 수급자격 제한사유

  - 구직지원금 수급 자격 없음

   ㆍ정년 도달자, 임기 만료 퇴직자

   ㆍ교직원 또는 구직지원금 수급자 중,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본인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등

으로 퇴직

   ㆍ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교직원 중,

     - 전직 또는 자영업 위해 퇴직

     - 금고 이상 형 확정, 징계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학교기관의 장의 권고 

등으로 퇴직

     - 기타 공단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

*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중,

   ㆍ「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 위반

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ㆍ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 끼친 경우

   ㆍ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 중,

   ㆍ전직 또는 자영업 위해 이직

   ㆍ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사

업주 권고 이직

   ㆍ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

  - 구직지원금 지급 제한

   ㆍ18개월 이내 구직지원금 수급

   ㆍ퇴직연금 수급요건 충족자(폐교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은 제외)

   ㆍ조기퇴직연금 수급 중인자

   ㆍ연계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자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ㆍ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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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현행 「고용보험법」 해당 조항 정리

① 지급요건

개정안은 제33조의5(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을 포함하여 제33

조의4(구직지원금)제1항에서 구직지원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

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각각 사학연금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구분
구직지원금

(「사학연금법 개정안」)

구직급여

(현행 「고용보험법」)

② 지급액 및 

지급기간

안 제33조의6

(구직지원금일액

및 수급기간)

◦ 구직지원금일액: 기초일액×60% *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기준소득월액의 일단위 금액

- 기초일액 상한액: 11만원

   *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조정 가능

- 기초일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일단위 금액

*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기초일액: 평균임금

- 기초일액 상한액 11만원

   * 조정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액 변경 고려

- 기초일액 하한액: 최저기초일액

◦ 지급기간: 재취업 노력 인정받은 기

간(최대 270일)

*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지급 중단

*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③ 권리 보호

안 제40조

(권리의 보호)

◦ 구직지원금 전액 압류 금지 규정 *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④ 재원

안 제2조(정의),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

하는 급여 외에 구직지원금 추가

*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80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실업급여 

지급 규정 

⑤ 관리

안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 학교기관 장이 공단에 손해배상하는 

사유로,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지원금을 청구하는데 협조

한 경우’를 추가

* 제116조(벌칙)

-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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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안 제33조의4(구직지원금)제1항은 퇴직한 교직원이, ‘ⓐ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미해당, ⓓ 적극적 재취업 노력’에

모두 해당되어야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은 교직원이 근무한 학교기관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구직지원금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학교

에 일정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그 기간을 현행법 ‘제31조제5항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인용조항은 퇴직수당 지급시 합산ㆍ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규

정한 것이므로, 구직지원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재직기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학연금법 개정안」
제33조의4(구직지원금) ① 퇴직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지

원금을 지급한다.
  1. 재직기간(제31조제5항의 기간으로 한다)이 6개월 이상일 것

현행 「사학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

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포함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다음으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와 ‘ⓓ 적극적 재취업 노력’ 요건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교직원의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동 급여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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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3조의5(구직지원금 수급자격의 제한)에 세부내용이 규정된

‘ⓒ 수급자격 제한사유 미해당’은 교직원이 재직 중 형벌 확정 등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실상 본인 의사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 6

개월 이내에 구직지원금을 수급하거나 퇴직연금 등의 수급이 가능한

경우 구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이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퇴직연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

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만, 개정안은 구직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에서 퇴직연금 수급요건

충족자 중 직제ㆍ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 충

족자를 제외하고 있어(안 제33조의5제2항제2호), 직제ㆍ정원의 개정ㆍ

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구직지원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됨.

이는 직제ㆍ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한 시점에

서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교직원이 비

자발적 조기퇴직 이후 퇴직연금 수급 이전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소득 공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7)

7) 참고로, 직제ㆍ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을 ‘퇴직한 때부터 즉시 3년간만 지급한 후, 일반적

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지급을 재개’하도록 지급 시점 및 기간을 변경하면서, 구직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63호)」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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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은 구직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직지원금은 현행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신청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공단은 안 제33조의4(구직지원금)제

1항에 규정된 각 지급요건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 제33조의4제2항에서는 공단이 ‘제1항의 퇴직 여부, 재취업

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은 퇴직 여부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 여부’를 삭제하고, 공단

이 제1항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사학연금법」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학연금법 개정안」
제33조의4(구직지원금) ① 퇴직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지

원금을 지급한다.
  1. 재직기간(제31조제5항의 기간으로 한다)이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제33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퇴직 여부,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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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액 및 지급기간

개정안은 제33조의6(구직지원금일액 및 수급기간)에서 구직지원금

일액, 기초일액 상한액, 지급기간은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준

용하되, 기초일액, 기초일액 하한액에 대해서는 사학연금의 급여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고 있음.

수급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은 유사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

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과 그 하한액은, 사학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특수성, 수급자 간의 형평성, 연금 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표 6] 구직지원금과 구직급여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비교

구분
구직지원금

(「사학연금법 개정안」)
구직급여

(현행 「고용보험법」)

일액 ◦ 기초일액×60% ◦ 기초일액×60%

기초일액

◦ 기준소득월액의 일단위 금액
-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 기준소득월액: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평균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기초일액
상한액

◦ 11만원
*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조정 가능

◦ 11만원
* 조정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액

   변경 고려

기초일액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일단위 금액
-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3만 733원
-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원: 4만 280원
-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2만 7,337원
- 기능직 사무직원: 2만 4,503원

◦ 최저기초일액
-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상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2024년 기준 9,860원)을 
곱한 금액

지급기간

◦ (구직지원금/구직급여) 재취업 노력/실업을 인정받은 기간

구분
재직기간/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직일/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법」 등 해당 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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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리 보호

개정안은 제40조(권리의 보호)에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구직지원금 지급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구직지원금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수급권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④ 재원

개정안은 제2조(정의)제1항제11호,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제3항

에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

고 있음.

현행법상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사학연금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재해보상급여(요

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

족보상금을 제외한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지급을 위해, 학교법인

에서 부담하는 금액(재해보상부담금)을 적립하여 조성된 것임8).

8)「사학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

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

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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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의 누적액은 2019년에 2,203억원이었으나 2023년

에는 3,53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고, 연간 예상 퇴직자를 기준으

로 한 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현행제도에 따른 재해

보상급여 준비금으로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9)

[표 7]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부담금) 730 777 794 806 827

지출(급여) 459 465 448 521 525

운용손익 등 68 47 △25 △129 193

연적립액 339 359 321 156 495

누적액 2,203 2,562 2,883 3,039 3,534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에 개정안은 사학연금 수급권자의 상황변화로 발생한 비자발적

퇴직을 재해 상황으로 간주하고, 구직지원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

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로 추가하여, 현행 사학연금 재원 내에서 지

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구직지원금 신설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전망

(단위: 억원)

구분
수입1)(A) 지출2)(B) (재해보상급여) 연간조성액

(A-B)
누적액

부담금 운용수익 소계 기존급여 구직지원금 소계

2025 917 174 1,091 600 275 875 216 4,048 

2030 1,067 216 1,283 648 302 950 333 5,487 

2035 1,211 260 1,471 711 360 1,071 400 7,387 

2040 1,307 306 1,613 765 413 1,178 435 9,474

2045 1,366 372 1,738 820 426 1,246 492 11,807

2050 1,413 451 1,864 866 435 1,301 563 14,477

2055 1,434 541 1,975 896 456 1,352 623 17,475

2060 1,431 643 2,074 915 480 1,395 679 20,764

2065 1,421 756 2,177 934 511 1,445 732 24,325

2070 1,391 874 2,265 950 543 1,493 772 28,106

주: 1) 수입: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값(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추계 결과 적용)
- 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 총액의 454/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서 부담
- 운용수익: 전년도까지 조성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 운용수익률 적용

2) 지출: 기존급여(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추계 결과 적용)와 구직지원금을 더한 값
- 기존급여: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
- 구직지원금: 구직지원금 신설에 따른 소요액

1. 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발췌함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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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실업급

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고용보

험기금 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해당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비자발적 퇴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인 것으로 보임.

[표 8]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개정안 내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내용(폐교 관련 부분) 처리경과

1
고용보험법

(제2023712호)
임재훈

의원

2019.11.11./

2019.11.12.

환경노동

위원회

폐교 증가 등에 따른 사립대학 교직원

의 고용불안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

직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임기만료

폐기

2
고용보험법

(제2106397호)
김철민

의원

2020.12.11./

2020.12.14.

환경노동

위원회

폐교 증가 등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의 고용불안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

직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임기만료

폐기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다만, 현행법상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의 용도에는 구직지원금이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근거하여 적립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을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용도인 구직지원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급여가 지급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적립한 재

해보상급여 준비금을 구직지원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

담 주체인 학교법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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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

개정안은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에서 학교기관의 장이 교직

원의 거짓 또는 부정한 구직지원금 청구에 협조한 경우 공단에 손해

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기관 장은 구직지원금의 주요 지급요건인 퇴직사유 등을 확인

하여 줄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등의 관리를 위해 학교기관 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서 부정수급자 및 이를 공모한 사

업주를 각각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학교기관 장에 대

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학연금 내 급여 관리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학연금법」에서 학교기관 장에 대해

부과하는 책임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급여 관리와 관련하여, 구직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사학연금 급여 일반에 적용되는 현행법

조항에 따라, 공단은 해당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

수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독촉, 체납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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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금은 사학연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부정수급 등으

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지급요건 확인 단계

부터 면밀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 발생시 관련 조항에 따

라 학교기관 장에 대한 손해배상, 수급자에 대한 환수금 징수 등이 철

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음.

「사학연금법 개정안」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공단에 손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

  3.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우

현행 「사학연금법」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

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

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

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

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

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

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26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아래와 같

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문 의 처

02)6788-5189

◦ 교육부: 이견없음

-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폐교 증가, 사학연금 가입자의 직군 다양

화로 퇴직교직원 중 단기재직자(재직기간이 10년 미만) 비중이 2/3에 달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사학연금 제도 내 고용보험 성격의 구직지원금 도입이 필요함.

ㆍ(지급 대상)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수급자격 제한사유와 사실상 동

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의 구직

급여 수급요건을 따르되, 사립학교 교직원 직군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형

평성과 개별적 타당성 간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임시, 조건부 임용자 가입 대상 제외, 가입자 대부분이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서 신분, 근로관계 등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상이함

ㆍ(지급 수준)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조항 준용으로 구직지원금 수급자, 고용보

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적절히 맞추고 있음.

ㆍ(재원)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사학연금 가입자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보장기금 성

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 활용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원 이외에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등 부조 성격의 급

여의 지급를 위해서도 사용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견없음

-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 재정상태 악화, 단기재직자 증가 등 사립학교 교

직원들의 고용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들의 실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임.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소속 기관이 폐교되더라도 전출이나 전보 등을 통해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이 불가피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연

금 제도 내에 고용보험 성격의 급여를 신설하여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공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